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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uggests a model for calculating total benefit rigorously to use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in cost-benefit analysis (CBA). Estimating 
households’ willingness to pay through survey method, the study attempts to 
demonstrate if a respondent’s income and the distance between a respondent’s 
residence and the location of a target facility affect her willingness to pay. The 
estimation results from a structural model show that income and distance- 
decay effects exist and that the calculated total benefit varies largely when 
these effects are ignored. 
The study emphasizes the effects of income and distance-decay on the total 
benefit must be carefully considered in using CVM for CBA. Even though the 
total project cost is precisely estimated, the benefit/cost (B/C) ratio may differ 
largely when the total benefit is not correctly calculated. Also, an ad hoc model 
generates significantly different estimates from the utility difference model this 
study adopted. The difference in estimates suggests that the total benefit has 
to be estimated by a structural model.
Finally, simulations are performed to check the validity of the model as well 
as to predict consequences when income and distance-decay effects are not 
properly treated. The results from simulations reveal it is not desirable to ignore 
those effects considering the perspective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본고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비용편익분석에 이용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신설에 따른 총편
익의 산정을 보다 엄밀히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즉, 설문을 통해 가구당 지불의사액을 추
정하는 경우, 응답자의 소득 및 응답자의 거주지와 해당 공공시설 사업지 간의 거리가 지불의사
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구조적 효용격차모형을 이용한 사례분석 결과 지불
의사액에 대한 소득효과 및 거리-소멸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총편익의 산정 시 이들
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산정된 총편익의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이에 본고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비용편익분석에 이용하는 경우 총편익의 산정에 있어 주의
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다. 비용편익분석에 있어 총비용의 추정이 정확히 이루어진다 하더라
도 가구당 지불의사액의 추정 및 이들을 합산하여 총편익을 산정하는 방식이 옳지 못할 경우 
편익/비용(B/C)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효용격차 구조모형을 따르지 않고 
ABSTRACT
임의적으로 유사한 추정을 수행한 결과는 구조모형의 추정치와 매우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총편익의 산정은 구조모형의 설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으며, 소득효과와 거리-소멸 효과
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총편익의 추정 결과를 얻음
을 밝혔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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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이하 CVM)은 환경재 등 시장이 형
성되지 않은 재화의 비사용가치(non-use value)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널리 쓰여왔다
(CVM의 성과와 적용에 대한 종합적인 개괄은 Smith[2006]를 참조). 또한 CVM을 응용
하면 신제품의 출시 또는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를 결정하기 위한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에도 이용 가능하다. 실제로 CVM은 시행을 고려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편익산정을 위해 널리 이용되어 왔다(한국개발연구원[2008]). 
CVM은 현재 대상 재화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진술선호(stated 
preference)를 도출하기 위해 설문을 통해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WTP) 금액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을 위해서는 도출된 가구당 지불의사
액을 합산하여 해당 시설이 제공하는 총편익을 산정하고, 조성비용(총사업비)과의 비교
를 통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정하는 의사결정의 근거로 삼는다. 이때 합산방식에 따라 
총편익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불의사액의 합산(aggregation)의 문제는 비
용편익분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총편익 산정의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는 모든 표본에 대한 가구당 평균지불의사액을 
구한 뒤 여기에 단순히 총 가구 수를 곱하여 총지불의사액을 구하는 방식이 있다. 한 걸
음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공공시설이 위치한 광역시⋅도를 ‘인접지역’으로, 그 
외의 지역 모두를 ‘비인접지역’으로 나누어 두 개의 가구당 평균지불의사액을 도출한 
뒤, 이의 각각에 해당하는 총 가구 수를 곱한 뒤 이 둘을 합하는 방식으로 총지불의사액
을 구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한국개발연구원[2008] 등 참조). 
본 연구는 지불의사액의 합산에 있어, 보다 엄밀한 산정방식을 도입하여 기존의 방식
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연구자들이 CVM을 비용편익분석에 적용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을 밝히고자 한다. 대부분의 CVM 연구에서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징(socio- 
economic characteristics)은 WTP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는 정도의 보조적
인 정보로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소득 및 응답자의 거주
지와 공공시설까지의 거리에 따라 지불의사액이 달라질 수 있음에 착안하여 이들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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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화하고 보다 정확한 총편익 산정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응답자의 소득이 지불의사액의 크기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Eckerlund et al.[1995]; Horowitz and McConnell[2003] 등 참조, 소득효과에 대
한 메타분석은 Schläpfer[2006]를 참조). 즉, 특정 제시금액에 대해 소득이 높은 응답자
의 경우, 낮은 소득을 얻는 응답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불의사를 가지는 경향이 있
다. 이는 제시금액을 소득에서 제하더라도 전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음
에 기인한다. 응답자의 소득정보를 얻는 방식에 있어서, 응답자 자신도 본인의 정확한 
소득을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소득이 일정 범위 내에서 자주 변화하는 경우 등 소득을 
정확히 관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흔히 구간을 제시하고 응답자가 
본인이 해당하는 소득구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설문지를 설정한다. 
한편, 공공시설의 입지와 응답자의 거주지 간의 거리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이 제공하
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다. 공공시설과 거주지 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여행비용 또는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빈도가 낮아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편익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다. 이를 고려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은 
‘거리-소멸 함수(distance-decay function)’를 상정하여 거리의 영향을 측정하는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Pate and Loomis[1997]; Hanley et al.[2003]; Bateman et al.[2006]; 
Concu[2007]; 엄영숙[2010] 등).
본 연구는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 두 요소(소득과 거리)를 고려하여 추정된 응답
자의 지불의사액을 합산하여 산정된 총편익과, 기존에 흔히 사용된 단순합계방식을 비
교하고자 한다. 이때 앞서의 논의와 같이 소득의 구간자료의 특성 및 편익의 거리-소멸 
효과를 모형에 내재화(internalize)하여 구조적인 추정(structural estimation)을 수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모집단의 경험분포(empirical distribution)를 이용하
여 총편익을 산정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값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장 
큰 기여는 기존에 소득효과 또는 거리-소멸 효과만을 고려한 연구들과 달리 소득과 거
리 모두를 고려한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 중 
Bateman et al.(2000)이 소득효과와 거리-소멸 효과를 모두 고려한 사례가 있으나, 해
당 연구는 WTP를 종속변수로 하고 소득과 거리를 독립변수로 하는 임의적인 축약모형
(reduced-form model)을 이용한 것으로 이론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소득효과의 경우 주목할 만한 대표적 기존 연구로 McFadden and Leonard(1993)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효용함수 내에 소득에 대한 민감도를 모수로 두어 추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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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소득효과를 구조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모
든 표본에 대해 단일 모수로 소득에 대한 민감도를 고려하는 대신 표본 내 소득그룹별
로 상이한 민감도를 추정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Diamond et al.(1993, p.42)
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WTP에 대한 한계소득효과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체감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본 연구의 방식을 통해 이와 같은 비선형적인 소득효과를 설명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보다 일반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거리-소멸 효과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기여는 먼저 기존의 Hanley et al. 
(2003) 및 Bateman et al.(2006) 등과 같이 WTP를 종속변수로 하고 거리를 독립변수
로 하는 축약모형을 이용한 방식과 달리 구조모형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임의적인 축약
모형의 선택을 배제하였다는 점이다. Concu(2007)는 확률효용모형(random utility 
model)하에서 공간적 이질성(spatial heterogeneity)을 고려한 구조모형을 제시한 점에
서 거리-소멸 효과를 다루는 관점이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해
당 연구는 대상 재화의 몇 가지 일반적 특징(generic characteristics)에 대한 공간적 이
질성을 가정하였으나 본 연구는 재화의 특징과 무관하게 응답자의 거주지와 대상 재화 
간의 거리에 의한 공간적 이질성만을 고려한다는 점이 상이하다.   
한편, 본 연구가 상정하는 소득과 거리의 두 요소 이외에 CVM 설문을 통해 얻어진 
응답자의 기타 사회경제적 특징(교육수준, 성별, 나이, 환경단체 가입 여부 등) 또한 
WTP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WTP 추정치의 통계적 효율성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형에 내재화하지 않았다. 첫째, 소득 및 거리에 대한 WTP
의 주변분포(marginal distribution)를 이용하는 것이 여타 변수들의 조건부 모멘트
(conditional moment)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보다 단순하고 통계적으로 정당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McFadden and Leonard[1993], pp.186~187). 둘째, 해당 요
소에 대한 모집단의 정확한 분포를 알기 어렵다. 예컨대 환경단체 가입자의 세부지역별 
분포와 같은 정보는 현실적으로 정확히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총편익의 산정에 
오차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소들은 현재 널리 사용되는 방식과 같
이 WTP 추정치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보조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WTP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기타 요소
에 대해 본 연구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예컨대 입자가속기와 같은 연구시설의 건립 
시 교육수준이 높으면 WTP가 높을 것이라고 연구자가 확신하고, 세부지역별 교육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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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모집단의 분포를 잘 알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구간자료(소득)와 연속자료(거리)의 처리방식을 모두 논하고자 하므로 기타 요소
에 해당하는 변수의 특성에 맞추어 해당 방식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즉, 교육수준을 
모형에 내재화하고자 하며 교육수준이 구간자료로 얻어진 경우라면 본 연구에서 소득을 
처리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CVM에서 지불의사액이 응답자의 
소득 및 응답자의 거주지와 해당 공공시설 사업지 간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효과를 
고려한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총편익의 산정을 기존 방식과 비교하였다. 그
리고 제Ⅲ장에서는 설정된 모형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실제 사
례에 모형을 적용하여 총편익을 산정한 결과와 논의를 담았으며, 제Ⅴ장에서는 시뮬레
이션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모형의 선택에 따른 총편익 산정에서의 함의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은 결론 및 정책제언에 할애하였다.   
Ⅱ. 분석모형
1. 설문 디자인
먼저 응답자의 단위는 가구(household)이며, 비용편익분석의 대상이 되는 재화는 공
공사업을 통한 시설물이라 하자.1 각 가구가 공공시설의 건립을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
는 금액은 설문을 통해 얻는다. 이때 현실에서 소비자가 흔히 구매를 결정하는 상황과 
근접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여러 가지 편의(bias)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천되는 방식은 
응답자가 해당 공공시설을 실제로 사용하든 안하든 이 시설이 건립되는 대신 제시된 특
정 금액만큼을 소득에서 포기할 용의가 있는지의 여부(‘예/아니오’)를 묻는 양분선택
(dichotomous choice: DC) 모형이다(Arrow et al.[1993]).2 이와 같은 질문을 한 번 함
으로써 지불의사액 구간의 정보를 얻는 모형을 단일경계 양분선택(single-bounded 
 1 이는 오로지 설명의 과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논문의 논의를 가구가 아닌 개인, 또는 공공시설
물이 아닌 기타 비시장재화 등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2 Boyle and Bishop(2006)은 DC 모형이 설문상 편리한 장점과 출발점 편의(starting point bias)가 적
다는 점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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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hotomous choice: SBDC) 모형이라 한다. 한편, 이중경계 양분선택(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DBDC) 모형은 첫 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용의 여부에 따라 보다 높
은 금액(‘예’의 경우) 또는 보다 낮은 금액(‘아니오’의 경우)을 한 번 더 물어봄으로써 구
간의 크기를 좁혀 추가적인 정보를 얻는 방식이다. 이들 모형 간의 선택에 관한 논의는 
많이 있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초점을 구조적인 추정에 맞추기 위해 SBDC 
모형을 채택하기로 한다.3
CVM 설문상의 추가적인 유의점은 먼저 응답자가 해당 공공시설 및 대체재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과, 지불의사액을 도출함과 더불어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취합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거주지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대상 공공시설과의 거리를 알 수 있
고, 응답자의 소득에 대한 구간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설문지를 상정한다.  
2. 지불의사액 도출4
각각의 가구 는 어떤 소득집단 에 속하며(  … ), 향후 건립을 고려하고 있
는 공공시설과 만큼의 거리에 떨어져 거주하고 있다. 해당 거리와 소득집단의 가구는 
간접효용함수   을 가진다. 이때 은 어떤 공공시설이 만큼의 거리에 떨
어져 거주하는 가구에 제공하는 편익의 크기이다. 한편, 는 해당 가구의 소득, 는 
상황 ∈의 발생이 예상되었을 때 소득집단 에 주어지는 정보집합(information 
set)을 의미한다. 즉, 는 소득집단 에 속하는 가구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3 SBDC와 DBDC 모형 중 어느 것이 우월한가에 대한 논의는 CVM 연구자들 사이에서 매우 활발히 연구
되어 온 주제이며, 확정적인 결론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기존의 연구 결과를 볼 때, DBDC 모형
을 채택하면 SBDC 모형에 비해 통계적 효율성(statistical efficiency)을 높일 수 있으나(Hanemann, 
Loomis, and Kanninen[1991], pp.1257~1258)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출발점 편의, 유인 
불일치(incentive incompatibility) 등의 편의를 초래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McFadden[1994]; 
Herriges and Shogren[1996]; Whitehead[2002]). 따라서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총편익 산정의 관점에
서 충분한 표본을 확보한 경우, 통계적 효율성의 저하를 감수하더라도 편의를 줄이기 위해 SBDC 모형
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본고의 논의는 DBDC 모형을 도입하여도 로그우도함수의 형
태만 바뀔 뿐,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4 본 절에서는 본고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효용격차모형’에 기반하여, 소득 및 
거리를 고려한 본고의 표기법(notation)에 맞추어 소개하고자 한다. Hanemann(1984)에 의해 제안된 
이와 같은 효용격차모형은 Cameron and James(1987) 등의 지출함수를 이용한 방식과 달리 간접효용
함수의 차이를 이용하여 힉스적 보상잉여(Hicksian compensating surplus), 즉 WTP를 추정하는 모형
이다. McConnell(1990, p.34)은 이들 두 가지 방식이 쌍대관계(duality)에 있음을 지적하며, 두 모형 
모두 기본적인 효용이론을 통해 유도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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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공공시설의 건립을 상황 ,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상황 이라 할 때, 가구 에 공공시
설 건립을 위해 만큼의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 
“그렇다”는 응답을 할 것이다.   
    ≥    .                                (1)
즉, 공공시설의 건립을 위해 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는 대신, 건립을 통해 만큼의 
추가적인 편익을 얻게 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공공시설이 건립되는 상황이 가져다주는 
효용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클 경우 의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 간접효용함수를 연구자의 관점에서 관측 가능한 부분( )과 관측 불가
능한 부분() 간에 가산적으로 분리 가능(additively separable)하다고 가정하여, 다음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고 하자.
  ≡          ….
그러면 위 식 (1)은 다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   ≥     ⇔  ≥     . (1′)
이때 관측 가능한 효용격차는         이며, 관측 
불가능한 효용격차 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
인 확률분포 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CVM의 DC 설문은 특정한 금액을 제시하고 이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
어봄으로써, 현실적으로 응답자 스스로 지불의사액의 정확한 금액을 도출하는 것이 매
우 어렵다는 문제를 완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응답자가 의 제시금액에 지불의사를 표
시했다면 위 식 (1′)에서 등호를 만족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등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므로 응답에 의한 정보는 반개구간(half-open interval)으로 얻어진다. 이는 동
일한 제시금액에 대해 지불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응답
자 가 제시금액 에 대해 표시한 지불의사(‘예/아니오’)를 라 할 때 ‘예’의 응답을 
할 확률은    ″″    이다. 그렇다면 개의 표본을 얻은 뒤 다음의 로
그우도함수(log-likelihood function)를 이용한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을 이용하여 지불의사액의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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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n   ″″ln  . 
      (2)
이때 ⋅는 괄호 안의 내용이 참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는 지시함수
(indicator function)이다.
여기서 본고가 중점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응답자의 소득 및 응답자의 거주지와 대상
지까지의 거리가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소득의 경우 많은 
기존 연구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지불의사액이 커짐을 이론 및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
다. 따라서 추정 시 각 소득구간 에 상응하는 모수의 크기가 달라지도록 허용함으로
써 이와 같은 소득효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한편, 응답자의 거주지와 대상지까지의 거
리 정보를 이용하여 지불의사액에 미치는 거리-소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모
형의 을 모수화(parametrization)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상세한 모수화와 추정방법
은 제Ⅲ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본 장에서는 총편익 산정방식을 비교하기로 한다.  
3. 총편익의 산정
먼저 각각의 소득집단 에 대해 주어진 거리 에 해당하는 가구당 평균지불의사액을  








 ⋅ ⋅ .                     (3)
이때  은 특정 거리 에 해당하는 소득집단 의 경험확률밀도(empirical 
probability density)이며,  은 거리 에서의 모집단의 가구 수이다. 따라서 
 ⋅ 은 특정 거리 의 총 가구 수 중 소득집단 에 해당하는 가구 수를 나타낸
다. 한편, 은 총편익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모집단 중 공공시설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소비자 가구와 공공시설 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반면, 소득과 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모형을 통해 산정되는 총편익은 다음과 같다.
  ⋅.                              (4)
즉, 모든 표본에 대한 가구당 평균지불의사액 를 구한 뒤 여기에 모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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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수 을 곱하여 총편익 을 산정한다. 이와 같은 방식의 문제점은 응답자
의 가구소득 및 응답자의 거주지와 공공시설 간의 거리가 모두 반영되지 않은 가구당 
평균지불의사액 이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음에 있다. 
만일 총편익의 산정에 있어 거리의 영향을 불완전하게나마 고려하기 위해 응답자 가
구의 거주지를 바탕으로 표본을 인접지역() 및 그보다 멀리 떨어진 기타 지역()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총편익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                     (5)
즉, 먼저 인접지역의 표본만을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지불의사액 를 구하고 
여기에 인접지역의 가구 수 를 곱하여 인접지역의 총편익을 산정한다. 같은 방식으
로 기타 지역의 가구당 평균지불의사액 와 가구 수 로부터 기타 지역의 총
편익을 얻은 뒤 이들을 합하여 전국의 총편익 을 구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방법 역시 와 의 대표성이 문제가 되며, 거리-소멸 효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행정구역 단위에 맞추어 임의로 표본을 나누는 문제도 있다. 예컨대 부산, 울
산 및 경상남도를 인접지역으로 묶었을 때 경상남도 내 어떤 지역 1의 거리가 경상북도 
내 특정 지역 2의 거리보다도 먼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식은 지역 1은 인접
지역으로, 지역 2는 기타 지역으로 구분함으로써 편의를 야기하는 문제가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표본을 둘로 나누어 각각의 평균지불의사액을 따로 구하는 
방법이므로 각 지역의 표본 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정보의 손실이 크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제시금액 에 대해 지불의사가 없다는 응답 중에는 단순히 지불의사가 
없다고 해석되기보다는 설문 자체에 대한 응답을 거부한 ‘응답 거부(protest response)’
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NOAA 패널의 지침(Arrow et al.[1993])이 권고하듯이 이들은 
표본에서 제외하고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 엄영숙(2010)은 총편익 산정 시 이를 고
려하여 표본 중 각 거리별 응답 거부의 비율만큼을 모집단의 가구 수에서 제외하는 방
식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을 식 (3), (4) 및 (5)에 적용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총편익 산정 시 응답 거부 비율을 고려하지 않는다. 첫째, 총
편익 산정에 있어 응답 거부 비율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응답 거부에 대해 
 ≡ 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는 응답 거부가 설문 자체에 대한 응답을 거부한 
것이며, 지불의사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옳지 못한 가정이다. 둘째, 
 5 응답 거부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우리나라의 사례에 대한 연구는 오형나(2012)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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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거부의 경우  ≃ 일 것이라는 가정을 받아들인다 해도, 표본 개수의 제
약으로 인해 식 (3)의 경우 특정 소득구간과 거리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수가 매우 제한
적이므로 얻어진 응답 거부 비율이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산정된 총편
익에 응답 거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추가적인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 셋째, 소득효
과 및 거리-소멸 효과를 고려하는 모형과 이들을 고려하지 않고 흔히 사용되는 경우를 
엄밀히 비교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상 응답 거부를 고려하지 않고자 한다. 이는 대




추정을 위해 소득집단 에 속하는 응답자 의 관측되지 않는 효용격차 의 분포는 
독립적으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
인 로지스틱 분포를 따른다고 하자. 이와 같이 소득
집단들의 분산에 존재할 수 있는 이질성(heterogeneity)을 고려하기 위해 최저 소득집
단(  )을 기준으로 하는  × 더미변수 벡터  을 상정하자. 그러면 소
득집단 의 표준편차는  번째 요소(component)에만 1을 갖는  하에서 
  … 일 때     ′와 같다(Kunimitsu[2006], p.36 참조). 
이때   인 경우 소득집단 가 최저 소득집단과 상이한 분산을 가진다면 해당 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과 다른 값을 가질 것이다. 그렇다면 ‘예/아니오’의 응
답확률은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  ″″  ≤
  ≤
  exp   ′ 
 
  ″″    exp   ′ 
 .              (6)
위 식 (6)에서 기본적으로 ≡ 이나,  은 벡터표기방식에 의한 스칼라
(scalar)를 나타낸다. 
추정을 위해 거리에 따른 편익과 소득에 의한 효용이 가산적으로 분리 가능하다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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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소득에 대해 선형의 간접효용함수 형태를 가정하였다. 즉, 응답자 가 제시금액 
만큼을 지불하고 얻는 관측 가능한 효용은 다음과 같다. 
      .                    (7)
이때 관측 가능한 효용격차     가 제시금액 에 대해 선형의 함수 형
태를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로지스틱 분포의 대칭성을 이용하면 가구당 평균지불의사




와 같이 얻어진다(Hanemann 
[1984], p.335). 이때 는 번째 요소에만 1을 가지고 나머지는 모두 0인 ×벡터
이며,   … 이다. 
한편,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이 체감하는 간접효용함수의 한 형태로서 소득의 로그값
에 대해 선형인 간접효용함수를 상정한다면 효용격차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ln  ≃  ,
이때 소득 대비 제시금액의 비율 가 매우 작으므로, 위와 같은 근사식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당 소득집단의 평균소득 를 이용하여     ′ 

를 얻을 수 있고, 이때   
′로 얻어지므로 효용격차 및 MWTP 모
두 소득의 영향을 받게 되지만, 그 추정치는 앞서 구해진 값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즉, 소득에 대해 한계효용이 체감하는 간접효용함수라도 소득 대비 제시금액이 매우 작
기 때문에 식 (7)과 같이 선형의 간접효용함수로 근사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비교를 위해 관측 가능한 효용격차가 로그를 취한 제시금액 ln에 대해 선형
의 형태를 가지는 경우를 상정하였다. 이때 역시 소득에 대해 한계효용은 체감하나, 제
시금액을 지불하는 경우 소득상의 영향은 ln ln와 같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는 앞서 설정한 효용격차 구조모형을 따르지 않지만 유사한 형태의 임의적인 모형설정
오류(model misspecification)를 부여한 경우 추정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거리에 따른 편익의 크기 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가지 함수 형태를 가
정하였다. 먼저 거리에 따른 선형함수(모형 Ⅰ)와 거리의 멱함수(power function)를 가
정하여(모형 Ⅱ) 추정에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펼쳐진 지수함수(stretched exponential 
function)를 도입하여(모형 Ⅲ) 이 거리에 따라 변화하는 행태를 유연한(flexible) 함
수 형태로 표현하여 앞서의 선형함수 및 멱함수와 비교하고자 한다. 펼쳐진 지수함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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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 of 
Model Function Functional form
Expected value
   
Ⅰ Linear  > 0 < 0
Ⅱ Power 
 > 0 < 0
Ⅲ Stretched exponential exp
 > 0 > 0 < 0 [0, 1]
소멸효과를 설명하는 데 흔히 사용되는 함수의 형태로서, <Table 1>에서 설정된 형태의 
경우   이고   인 경우에 은 의 단조감소함수가 된다. 그리고   인 경
우에는 일반적인 지수함수가 되며,   일 때 적절한  의 값이 주어지면 정
규분포의 확률밀도함수가 된다. 이와 같이 펼쳐진 지수함수는 모수의 값에 따라 그 모
양이 다양하게 바뀌는 매우 유연한 함수로서 모형 Ⅰ과 Ⅱ의 가정이 타당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다.     
모형 Ⅰ과 Ⅱ에 대해   인 경우, 그리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형 Ⅲ에서 
  이고   인 경우에 은 의 단조감소함수이며, 이는 총편익 산정과 관련한 
기존 문헌에서 거리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흔히 상정하는 단조적인 거리-소멸 함수이
다(단조함수가 아닌 거리의 영향을 고려한 공간적(spatial) 연구는 Johnston et al. 
[2011] 등을 참조).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을 경우, 여행비용이나 접근성에 의한 불편비용 
등에 의해 거리에 따른 편익의 크기 은 일반적으로 의 감소함수(decreasing 
function)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매우 작은 경우에는 소음 또는 교통체증 등의 불편
함 때문에 오히려 의 증가함수일 수도 있을 것이다.6 그러나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총
편익 산정의 경우에 있어 을 의 단조함수(monotone function)로 보고 위와 같이 가
정한다. 모든 모형에 대해   은 응답자의 거주지와 공공시설 간의 거리가 응답자의 
편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이다. 
한편, 모든 모형에서 , 와 을 분리하여 식별(identification)할 수 없으므로 
  
 ≡로 정규화(normalization)한다. 이제 위 식 (6)을 로그우도함수 (2)에 대입
하여 모수   를 추정할 수 있다. 추정에 사용된 로그우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6 예를 들어 놀이공원이나 야구장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주변에 사
는 사람들이 시설은 가끔 이용하지만 늘 소음과 교통체증에 시달릴 수 있어 해당 시설이 거주지와 인
접하여 들어서는 것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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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  
  

  ″″lnexp  ′  exp  ′  





 ln  exp  ′    ″″  ′   
(8)     
<Table 2>에서는 추정에 사용된 여섯 가지 모형을 비교하여 나열하였다. 이때 최우측
열에 있는 가구당 평균지불의사액 추정치를 식 (3)의  에 대입하면 각각의 
모형에 대해 소득과 거리를 고려한 총편익의 추정치 


를 구할 수 있다.
이때 <Table 2>에서 구해진 가구당 평균지불의사액을 통해 식 (3), (4) 및 (5)의 총편
익 산정방법을 살펴보면, 모든 모형에서   이고    … 인 경우에만 

   임을 알 수 있다. 비교를 위해 각 모형하에서 소득과 
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모형으로서 단순히   와    …   를 가정하
면, 로그우도함수 (8)을 이용하여 ∈에 대해 

(모형 Ⅰ, Ⅱ, 
Ⅲ) 및  exp(모형 Ⅳ, Ⅴ, VI)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은   인 경우라 할 수 있다.
<Table 2> Specification of Functional Forms for Each Model
Model      

Ⅰ         ′
′






Ⅲ       exp
  exp
′ ′
Ⅳ  ln  ln  ln    ′ ln exp′
Ⅴ  ln  ln  ln 
 
′ ln exp′
Ⅵ  ln  ln  ln  exp
  exp
′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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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1. 설문자료의 개요
실증분석을 위해 국립 부산과학관의 신축 건립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10년
에 시행한 CVM 설문자료를 이용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부산관
광단지 개발지구 내에 국립과학관을 신축하는 안을 고려하였으며, 본 과학관의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CVM 설문을 수행하였다. 먼저 개방형 질문을 통해 총 
100가구의 응답자들에게 국립 부산과학관의 건립을 위한 WTP를 사전조사(pilot 
survey)한 후, 응답자료의 중앙값(median)을 바탕으로 본조사를 위해 1,000원부터 
10,000원까지 총 7개의 제시금액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결정된 제시금액은 전체 응답자
를 무작위로 7개 그룹으로 나눈 뒤 각각 할당하였다. 본조사에서 지불의사를 묻는 질문
은 양분선택형으로 구성하여, 해당 과학관의 건립을 위해 응답자가 소득세의 형태로 연
간 제시금액만큼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각 지역의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임의표본(random sample)을 도출하기 위해 각 지역 내의 인구 구성비를 고려하여 각 
연령의 비율에 맞추어 표본 수를 할당하였다. 조사단위는 가구이며 일대일 대면조사를 
통해 총 1,000개의 응답을 얻었다. 
이들 응답 중 335가구는 지불의사가 있음을, 나머지 665가구는 지불의사가 없음을 표
시하였다. 이때 ‘응답 거부’에 해당하는 표본을 제외하기 위해 지불의사가 없다는 응답자
에게 지불의사가 없는 이유를 묻는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였다. 응답 거부는 해당 질문에
서 ‘이미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그 돈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252개), ‘정부의 
건립⋅운영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39개) 및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
다’(5개)의 문항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들을 제외하면 이용 가능한 관측치는 총 
704개이며, 이들 중 경남 및 울산을 포함한 부산 인접지역()에서 335개, 기타 지역()
에서 369개의 관측치를 얻었다. 제시금액별 WTP 응답의 분포는 <Table 3>에 나타난 바
와 같다. 이때 가장 우측열에 유효표본 중 ‘예’로 응답한 비율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론
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제시금액이 높아질수록 이 비율이 일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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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  All   All   All   All  
1,000 143 80 36 44 63 34 29 32 20 12 111 50 61 0.721 0.720 0.721
2,000 143 64 32 32 79 39 40 34 19 15 109 52 57 0.587 0.615 0.561
3,000 143 63 32 31 80 39 41 39 18 21 104 53 51 0.606 0.604 0.608
4,000 143 43 21 22 100 51 49 44 24 20 99 48 51 0.434 0.438 0.431
5,000 143 31 17 14 112 55 57 52 32 20 91 40 51 0.341 0.425 0.275
7,000 143 34 20 14 109 52 57 38 20 18 105 52 53 0.324 0.385 0.264
10,000 142 20 12 8 122 60 62 57 32 25 85 40 45 0.235 0.300 0.178
Total 1,000 335 170 165 665 330 335 296 165 131 704 335 369 0.476 0.507 0.447
알 수 있다.  
한편, 응답자의 소득별 분포는 <Table 4>와 같다. 먼저 설문에서는 가구당 월간 세후
소득을 10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분석에서는 표본의 개수를 고려하고 소득
별 차이를 보기 위해 이들을 다시 고소득, 중소득 및 저소득의 세 가지로 구분(  )
하여 사용하였다. 표본의 개수가 충분히 많다면 소득그룹의 수를 늘려 보다 세밀하게 
소득구간별 소득효과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으나, 주어진 자료는 최고 및 최저 소득구
간으로 갈수록 표본의 개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소득그룹의 수를 늘릴 경우 통계적 유의
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소득의 세 가지 구분은 <Table 4>의 우측에 표
시되어 있는데, 표본의 절반 정도가 중소득으로 분류되었으며, 고소득과 저소득은 각각 
나머지의 절반 정도로 배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설문의 WTP 금액이 ‘연간’ 지불
의사임을 감안하여 <Table 4>의 최우측열에 표본 내 각 소득구간의 전국단위 연소득 중
앙값을 표시하였다. 부산 인접지역 및 기타 지역의 연소득 표본 중앙값은 각각 3,731만
원과 4,024만원이었다. 소득의 평균 대신 중앙값을 제시한 이유는 최하위 구간과 최상
위 구간이 각각 하방과 상방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평균을 구할 수 없으며, 중앙값이 극
단치에 대해 강건한 통계량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설문지는 응답자 거주지의 동⋅리 단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이용
하여 응답자의 거주지와 대상지까지의 직선거리를 구하여 거리자료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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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stribution of Income 












All   All   All   All









2 1~1.49 36 13 23 25 11 14
3 1.5~1.99 78 44 34 55 32 23
4 2~2.49 126 57 69 80 34 46









6 3~3.99 302 157 145 214 105 109









8 5~5.99 62 23 39 47 15 32
9 6~6.99 13 5 8 9 4 5
10 over 6.99 16 4 12 14 4 10
Total 1,000 500 500 704 335 369 704 335 369 38.80
2. 모집단의 분포
지역별 가구 수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한편, 전국소득자료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였다. 가계동향조사자료는 전국의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평균소득을 공개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전국단위 모집단의 소
득분포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가계동향조사는 표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하부지역 
단위 평균 및 분산의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 을 구하는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
하다. 따라서  을 얻기 위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가계금융복지
조사는 가장 세부적인 정보로서 광역시⋅도별로 취합한 자료의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이에 근거하여  과  은 광역시⋅도별 정보를 이용하도록 한다. 다만, 가계금융
복지조사자료는 광역시⋅도별 소득의 표본평균치는 공개하고 있으나 분위별 관측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차선의 방법으로 광역시⋅도별 소득이 로그정규분포
(lognormal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한 후, 한국노동패널의 소득표본의 지역별 분
산을 이용하여  을 얻었다.
한편, 지역 간 물가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여 소득을 보정해야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상호(2010)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역 간 물가 차이가 임금증가에 미치
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가를 보정한 실질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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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명목소득을 소득의 기준으로 삼는다. 
3. 분석 결과 및 논의
제Ⅱ장의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치를 얻은 뒤, 가구당 MWTP의 신뢰구간은 Krinsky 
and Robb(1986)의 방법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비선형의 로그우도함수로부터 추정된 모
수값을 선형 근사(linear approximation)하여 구해진 MWTP의 신뢰구간은 정확하지 못
한 값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다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Park, Loomis, and Creel[1991], pp.65~67 참조). 본고에서는 
5,000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신뢰구간을 구하였는데, 거리-소멸 효과를 고려한 경우
에는 각각의 주어진 거리에 대해 매 5,000번의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써 전 영역에 대한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그리고 추정치의 신뢰도(credibility) 및 강건성(robustness)을 다양한 가정을 통해 확
인하였다. 먼저 소득 및 거리-소멸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우(Table 5), 표본을 
인접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나누어 불완전하게 거리-소멸 효과를 고려한 경우(Table 6), 
그리고 소득효과만을 고려한 경우(Table 7) 및 거리-소멸 효과만을 고려한 경우(Table 
8), 마지막으로 소득효과와 거리-소멸 효과를 모두 고려한 경우(Table 9)를 살펴보았
다.7 거리-소멸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모든 경우(불완전하게 거리-소멸 효과를 고려한 
경우 포함)에 대해 모형 Ⅰ, Ⅱ, Ⅲ과 모형 Ⅳ, Ⅴ, Ⅵ은 서로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Table 5>~<Table 7>의 추정 결과에서는 모든 추정치가 기대한 부호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얻어졌다. 불완전하게 거리-소멸 효과를 고려한 경우에는 <Table 6>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접지역의 평균지불의사액()이 기타 지역의 것()
보다 높게 구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득효과를 고려한 경우 <Table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MWTP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모형설정오류에 의한 비정형적인(irregular) 효용함수를 가정한 임의적 모형 Ⅳ, Ⅴ와 
Ⅵ의 결과는 상응하는 기타 모형들과 매우 다른 추정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거리-소멸 효과를 고려한 경우의 추정 결과는 <Table 8>에 제시되어 있다. 이때 모형 
Ⅰ과 Ⅳ에서는 거리-소멸 효과가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7 소득효과를 고려한 모형 모두에서 소득구간 간의 이분산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따라서 실증분석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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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stimation Results: No Income Effect and No Distance-Decay Effect
           Model
 Estimate
Ⅰ, Ⅱ, Ⅲ Ⅳ, Ⅴ, Ⅵ

 0.9314  (6.21) 1.067  (6.45)










Note: Numbers in the parentheses are t values and those in the brackets are 95% confidence intervals. 
<Table 6> Estimation Results: Incomplete Distance-Decay Effect
           Model
 Estimate
Ⅰ, Ⅱ, Ⅲ Ⅳ, Ⅴ, Ⅵ
   

 0.8793  (4.11)   1.003  (4.74) 1.026  (4.29)   1.110  (4.84)

 0.1953  (4.59)   0.2926  (6.35) 0.7921  (4.77)   1.088  (6.59)









Obs. 335 369 335 369
Log-likelihood -220.74   -228.97 -219.85   -228.51
Note: Numbers in the parentheses are t values and those in the brackets are 95% confidence intervals. 
<Table 7> Estimation Results: Income Effect
            Model
Estimate
Ⅰ, Ⅱ, Ⅲ Ⅳ, Ⅴ, Ⅵ

 0.9313  (6.20) 1.062  (6.44)

 0.3075  (6.80) 1.173  (7.44)

 0.2285  (6.59) 0.8870  (6.89)






















Note: Numbers in the parentheses are t values and those in the brackets are 95% confidence inter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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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Estimation Results: Distance-Decay Effect
     Model
Estimate
Ⅰ Ⅱ Ⅲ Ⅳ Ⅴ Ⅵ


1.008   



















































Obs. 704 704 704 704 704 704
Log-
likelihood
-452.09  -450.10 -448.79 -450.41   -448.46 -447.69
Note: Numbers in the parentheses are t values. 
이는 거리-소멸 효과가 선형적으로 나타난다는 가정이 적절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반
면, 모형 Ⅱ와 Ⅴ에서 모든 추정치가 기대한 부호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보아 거리-소멸 효과는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형태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
다. 이때에도 구조모형 Ⅱ와 임의적인 모형 Ⅴ의 결과는 상이한 추정 결과를 나타내었




가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지 않았으며, 이들을 0이라 하면 모형 Ⅲ, Ⅵ은 각각 모형 
Ⅰ, Ⅳ와 동일해진다. 따라서 소득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거리-소멸 효과만을 상정한다
면 모형 Ⅱ가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조모형이라 할 수 있다. 
[Figure 1]은 이와 같은 거리-소멸 효과를 거리에 따라 도식화한 것이다. 먼저 모형 
Ⅰ과 Ⅳ, Ⅱ와 Ⅴ, 그리고 Ⅲ과 Ⅵ은 서로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지수 형태의 거리-소
멸 효과를 고려한 모형 Ⅱ와 Ⅴ에서는 거리가 짧은 경우 MWTP가 급격히 감소하다가 
거리가 늘어날수록 완만한 감소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모형 Ⅰ 및 Ⅲ과 각각 비교
하면 선형의 거리-소멸 효과를 가정한 경우 거리가 짧을 때의 급격한 기울기를 설명하
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짐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이때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95% 신뢰구간인데, 선형의 거리-소멸 효과를 가정한 
경우(모형 Ⅰ과 Ⅲ) 신뢰구간이 거리가 매우 가깝거나 큰 경우에 상대적으로 넓게 구해
짐을 알 수 있다. 이는 MWTP가 거리에 대하여 선형으로 감소하므로 짧은 거리에서는 
64 韓國開發硏究 /2014, v. 36, n. 1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Figure 1] Distance-Decay of Benefit: Distanc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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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Estimation Results: Both Income and Distance-Decay Effects
     Model
Estimate 
Ⅰ Ⅱ Ⅲ Ⅳ Ⅴ Ⅵ


1.018   





1.151   







































1.176   

































Obs. 704 704 704 704 704 704
Log-
likelihood
-449.39  -447.23 -447.30 -447.44   -445.34 -444.74
Note: Numbers in the parentheses are t values.
MWTP 값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가 길어지면 거리에 대한 모수 

의 변동폭이 크
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소득효과와 거리-소멸 효과 모두를 고려한 추정 결과가 <Table 9>에 나
타나 있다. 이때 거리-소멸 효과는 앞서 <Table 8>의 결과와 유사하게 얻어졌으며, 소
득의 영향 역시 <Table 7>과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소득효과와 거리-소멸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구조적 모형에 부합하는 모형 Ⅱ의 결과가 신뢰
할 만할 것이다.  
[Figure 2]는 각 모형에서 얻어진 MWTP의 소득 및 거리별 변화를 보여준다. 예상한 
바와 같이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거리가 짧을수록 높은 지불의사액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형 Ⅱ에서 고소득-중소득 간의 지불의사액 차이는 중소득-저소득 간의 
차이보다 작게 구해졌는데, 이는 Diamond et al.(1993, p.42)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계
소득효과가 소득의 증가에 대하여 체감하는 경향을 설명한다. 따라서 소득효과를 보다 
엄밀히 고려하고자 한다면 중소득 및 저소득 집단에서 보다 세부적인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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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istance-Decay of Benefit: Both Income and Distanc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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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Aggregated Willingness to Pay 
(Unit: billion Korean won)
Effect Model












































Note: Numbers in the brackets are 95% confidence intervals. 
총편익은 앞서 제Ⅱ장에서 논의한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Table 10>은 각각의 경우에 
대해 각 모형이 추정한 총편익을 95% 신뢰구간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모형 Ⅲ과 모형 
Ⅵ의 경우 일부 모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얻어진 결과, 시뮬레이션에 
의한 95% 신뢰구간의 상한이 지나치게 크게 구해지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들은 표시하
지 않았다. 
가장 신뢰할 만한 모형 Ⅱ에서 여러 가지 경우를 비교한 결과, 소득효과와 거리-소멸  
효과를 모두 고려한 경우에 비해 이들 모두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연간 총편익이 약 
14.5%(84.9억원) 높게 추정되며, 거리-소멸 효과만을 불완전하게 고려한 경우에는 약 
6.8%(39.9억원) 높게 추정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득효과만을 고려한 경우 약 16.6% 
(97.2억원)의 과다추정이, 거리-소멸 효과만을 고려한 경우에는 약 1.3%(7.7억원)의 과
다추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실증분석 자료의 경우 소득효과보다 거리-소멸 효과가 
지배적(dominant)임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효과와 거리-소멸 효과를 모두 고려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작은 총편익 추정치를 
얻은 것은 CVM 설문에 의한 편익의 추정이 보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NOAA 패널
의 권고에 부합하는 결과이며, 일반적으로 비용편익분석에서도 사업의 불확실성이 많은 
경우 보수적인 추정이 선호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모집단의 
소득분포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차선책을 택한 점을 
상기하면, 향후 유사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정확한 총편익의 산정을 위해 모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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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역 단위별 소득분포에 대한 정보의 공개가 반드시 요구된다 하겠다.    
Ⅴ. 시뮬레이션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소득효과와 거리-소멸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어
떤 결과가 예상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총편익의 추정치를 
참값과 비교하여, 모형의 선택에 따라 추정치가 참값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함
으로써 잘못된 모형을 선택하였을 경우의 왜곡의 크기를 알아본다. 한편, 공공시설의 
입지에 따른 총편익의 추정치를 비교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모형의 선택이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를 살펴본다. 
1. 시뮬레이션의 개요
분석의 편의를 위해 1차원 공간  을 고려하여, 과 의 위치에 새로운 공공시설
을 건립하는 경우를 비교하기로 한다. 이때   ㎞라 하고 두 경우 모두 인접지역은 
해당 시설에서 150㎞까지의 범위로 설정한다. 즉, 공공시설의 위치 가 과 인 경우 
인접지역은 각각 과 이며, 나머지 구간은 비인접지역이다. 그리고 모
집단은 총 가구 수가 1천만이며  의 범위에 고르게(uniformly) 분포되어 있다고 가
정하고, 소득분포는 고소득 및 저소득 두 그룹으로 나누어 [Figure 3]과 같다고 하자. 
즉,  의 공간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평균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이다. 
한편, 모형 Ⅱ가 옳은 모형이라고 하고 모수의 참값은 
  , 
  , 
   
및 
  라 하며, 제시금액은 <Table 3>에서와 같이 7개를 무작위로 배분하기로 한































과 같이 계산하여 각각 296.55억원과 304.57억원으로 얻어진다.8 따라서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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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High income group
Low income group
                                                                   
모형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평균소득이 높은 곳에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총편익이 2.7%(8.02억원) 높게 산정됨을 알 수 있다. 
이때 거리-소멸 효과의 평균치(  에 해당)가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작용한다고 
가정함으로써 거리-소멸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소득효과만을 고려하면 총편익은 두 경
우 모두 276.20억원이다. 물론 거리-소멸 효과를 완전히 배제한 모형에 의한 추정 결과
는 모수가 변화할 수 있어 이 값을 앞서의 두 총편익값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나,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상대적 기여도는 비교 가능하다. 소득효과만을 
고려한 경우 고소득 가구의 기여분은 시설의 위치와 관계없이 총편익의 60%이며, 두 효
과 모두를 고려한 경우는 0의 위치에 건립하는 경우 총편익의 56.8%, 의 위치에 건립
하면 총편익의 63.2%가 고소득 가구의 기여분이 된다. 이는 소득효과와 거리-소멸 효
과가 동시에 작용하여 나타난 효과이며, 에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거리-소멸 효
과에 의해 에 가까울수록 총편익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지는데, 이때 상대적으로 높은 
WTP를 가지는 고소득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본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것은 1) CVM 설문이 모수의 참값을 잘 복원해 
내는지와 2) 소득효과 및 거리-소멸 효과가 있는 상황에서 분석모형이 이 효과들을 어
떻게 고려하는지에 따라 총편익의 추정치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중 소득효과와 거리-소멸 효과가 있는 상태에서 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경
우 총편익 추정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① 소득효과와 거리-소멸 효
 8 계산된 값은 모수의 단위가 ‘천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정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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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모두 고려한 경우(full model), ② 소득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거리-소멸 효과만을 
불완전하게 고려한 경우(incomplete model), 그리고 ③ 소득효과 및 거리-소멸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naive model)의 세 가지 모형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때 모형 ①, ② 
및 ③에 의한 총편익의 산정은 각각 식 (3), (5) 및 (4)를 따른다. 물론 이들 세 가지 모
형 중 ①의 올바른 모형이 가장 정확한 추정치를 보일 것이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
보고자 하는 것은 모형설정오류를 부여한 ②의 불완전한 모형과 ③의 단순한 모형에 의
한 추정치와 참값 간의 차이이다. 특히 실증연구에 흔히 사용되는 단순한 모형 ③을 사
용했을 때의 문제점을 규명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때 특정 표본가구는 공공시설과의 거리, 소득 및 관측되지 않는 오차로 규정된다. 
먼저 CVM 설문의 모수 참값 복원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로 (500, 1,000, 
100,000)개의 거리를 뽑고, 뽑힌 위치에 해당하는 소득분포로부터 해당 개수만큼의 소득
을 추출(draw)한다. 마지막으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로지스틱 분포로부터 오차항을 
역시 해당 개수만큼 추출한다. 이와 같이 뽑힌 가구의 거리와 소득, 모수의 참값 및 무
작위로 택한 제시금액을 이용하여 효용격차를 구하고, 이를 추출된 오차와 비교하여 해
당 제시금액에 대한 ‘예/아니오’의 응답표본을 구한다. 이들 표본을 대상으로 소득효과 
및 거리-소멸 효과를 고려한 모형을 통해   인 경우와   인 경우에 대해 각각 
제Ⅲ장에서 소개한 방식으로 추정된 모수 추정치와 참값을 비교한다. 이때 1번의 시뮬레
이션에 이용된 표본의 수를  , 시뮬레이션 수를 라 하면     이
고,   이다.
한편, 소득효과 및 거리-소멸 효과를 고려한 모형과 고려하지 않는 모형을 비교하는 
경우, 본 연구에서 상정한 CVM 설문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  인 경우 시뮬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먼저 인접지역인 의 구간에서 무작위로 하나의 거리를 추
출한다. 이때 앞서와 같이 뽑힌 위치에 해당하는 소득분포로부터 소득을 추출하고, 오
차항을 추출한 뒤, 무작위로 선택된 제시금액에 대한 ‘예/아니오’의 응답표본을 구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500번 반복하고, 비인접지역인 의 구간에 대해서도 역시 
500번 반복하여 총 1,000개의 표본을 얻는다. 이들 표본을 대상으로 소득효과 및 거리
-소멸 효과를 완전히 고려한 올바른 모형 ①과 그렇지 않은 모형 ②와 ③에 대해 모수
의 값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한 총편익의 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과정
을 10,000번 반복하여 총편익 추정치의 신뢰구간을 구하여 세 모형을 비교할 수 있다. 
본 장에서 최종적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평균소득이 높은 곳과 낮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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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건립될 공공시설들이므로,   인 경우에 대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총편익을 구한 
뒤 앞서 구한 추정치와 비교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는   이고,   이다.
    
2. 시뮬레이션 결과 및 논의
먼저 CVM 설문을 이용한 소득효과와 거리-소멸 효과 관련 모수 추정치의 적합성
(validity)을 살펴보기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Table 11>에 표시된 바와 같다.
표본의 수가 적은 경우(  ) 일부 모수 추정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총
편익의 추정치 역시 참값과 크게 다름을 알 수 있다. 표본이 1,000개인 경우 모든 모수 
추정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얻어졌으며, 총편익 역시 참값과 유사하게 구해짐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는 1번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므로(  ) 표본의 개수가 비교적 작은 
경우 추출된 표본에 따라 추정치들이 매번 변화하며, 이는 실제 CVM 설문과정에서 보
다 정확한 값을 추정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통해 제시금액을 조정하거나 시설에 대한 충
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표본이 매우 많은 경우
(  )에는 표본선택과 무관하게 모든 모수와 총편익의 추정치가 참값을 잘 복
원해 냄을 보았을 때 모형이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1> Simulation Results: Checking Validity of Model
(Unit for AWTP: billion Korean won)
   
True
value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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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91   

















-310.17 -308.56 -623.93 -627.71 -62217.10  -61896.25  
 29.66 24.88 31.37 29.57
 30.46 29.87 32.76 30.45
Note: Numbers in the parentheses are t values.
72 韓國開發硏究 /2014, v. 36, n. 1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다음으로 <Table 12>는 앞서 상정한 ①, ② 및 ③의 모형을 비교하기 위한 시뮬레이
션 결과(  ,   )를 나타낸다. 이때 각 결과는 시뮬레이션 이후 얻어진 
평균값과 95% 신뢰구간을 표시하였다. 이때 세 모형 모두에 대해 평균적으로 
  을 얻어, 총편익의 추정치가 참값과 같은 방향으로 얻어졌음
을 알 수 있다. 각 모형별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소득효과와 거리-소멸 효
과를 모두 고려한 올바른 모형 ①의 경우 예상한 바와 같이 모수 및 총편익의 참값을 
잘 복원해 냄을 알 수 있다. 거리-소멸 효과를 불완전하게 고려하는 모형 ②에서는 두 
입지 모두에 대하여 예상한 대로 인접지역의 가구당 평균지불의사액 가 비인
접지역의 보다 크게 추정되었다. 그리고 
  인 경우에는 소득효과와 거리-
소멸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  인 경우보다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 간 가구당 
MWTP의 차이가 작게 얻어진 것도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모형의 문제
는 두 경우 모두 총편익이 과소추정되었다는 점이다. 소득효과 및 거리-소멸 효과를 전
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모형 ③의 경우에는 두 입지 모두에서 총편익을 과다추정하는 
결과를 보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로 얻어진 총편익 추정치의 평균값을 비교하면, 올바른 모형 ①은
  인 경우와   인 경우 총편익의 참값과 각각 0.13%와 0.03%의 차이만을 보
여 매우 정확한 추정 결과를 도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불완전한 모형 ②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은  보다 4.32%,  은   보다 
4.86% 각각 작게 구해졌다. 한편, 단순한 모형 ③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
은  보다 2.06%,  은   보다 4.53% 각각 크게 얻어졌
다. 이때 두 입지에 대한 총편익 추정치 간의 차이  는 각각 
(7.8, 6.3, 15.8)억원이다.
모형 ②와 ③에서 점근적(asymptotic) 총편익 추정치를 살펴보기 위해    및 
  하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모형 ②로부터는   억
원과    억원을 얻었고, 모형 ③으로부터는   억원과 
   억원을 얻었다. 따라서 모형 ②의 과소추정과 모형 ③의 과다추정
의 문제는 상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모형 ②에서는 점근적으로 은 

보다 0.74%,  은   보다 1.38% 각각 작게 구해졌다. 
한편, 모형 ③에서는 점근적으로 은  보다 4.62%,  은 

 보다 7.26% 각각 크게 얻어졌다. <Table 11>의 올바른 모형 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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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원과    억원으로 추정됨을 알았으므로 두 입지
에 대한 총편익 추정치 간의 차이는 점근적으로 각각 (8.8, 6.0, 16.4)억원이다.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소득효과와 거리-소멸 효과가 존재
하는 상황에서 거리-소멸 효과만을 불완전하게 고려한 모형을 사용하면 총편익의 추정치
는 참값에서 벗어나 과소추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동일한 상황에서 
소득효과 및 거리-소멸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총편익이 과다추정되었다. 
이때 왜 불완전한 모형 ②에서는 과소추정, 단순한 모형 ③에서는 과다추정의 결과를 얻
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Table 12>의 결과는 10,000번의 시뮬레이션에 의한 결과이므로 
표본선택에 의한 오차라고 볼 수는 없으며, 실제로   에서   과 
  인 경우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매우 유사하였다. 앞서 점근적 추정치의 비교에 
의해서도 유사한 과소/과다 추정의 문제를 확인하였으며,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을 고려
하지 않은 표본 수의 배정 역시 추정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Ⅳ장의 분석 결과 얻
어진 <Table 10>에서 소득효과와 거리-소멸 효과를 모두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의한 총
편익 추정치가 불완전하게 거리-소멸 효과만을 고려한 모형에 의한 추정치보다 크게 나
타나는 것으로 보아(모형 Ⅰ, Ⅱ, Ⅲ에서 662억원과 617.1억원),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
에 소득효과 및 거리-소멸 효과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 참값을 모르는 경우라도 과소/과
다 추정될 수 있는 경향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증명 및 추가적인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3. 지역균형발전에의 함의9
본 절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소득효과 및 거리-소멸 효과의 고려가 지역균
형발전의 관점에서 가지는 함의가 무엇인지 논하고자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정책적으로 
중요시한다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공공시설의 건립이나 인프라 투자가 보다 활발
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일차적으로 비용편익분석상에서 최소한 낙후된 지역
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상대적 지역낙후도의 척도가 되는 것은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또는 지역 내 평균소득 등이 
 9 본 절은 기존에 소득과 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CVM 연구들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부가적인 효과의 정책적 함의를 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고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도출
하는 CVM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은 아님을 밝힌다.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해준 익명의 검토자
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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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관점에서 CVM의 결과로 얻어진 총편익 산정방식이 평균소득
이 높은 곳에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총편익 추정치를 얻
도록 설정되었다면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방향, 다시 말해 지역 간 격차를 확
대하는 방향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재고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뮬레이션 모형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평균소득이 
높은 곳(   )에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  인 경우에 비해 총편익의 참값이 
약 8억원 높게 산정되었으나 소득효과 및 거리-소멸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총
편익 추정치의 차이가 약 16.4억원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10 물론 이는 소득효과와 거리-소멸 효과가 존재하는 상
황에서 이들이 무시되었을 때에만 발생하는 왜곡이므로 실제 CVM 설문자료를 분석하
는 경우에는 해당 효과들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득효과와 거리-소멸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모형을 사용한다
면, 공공시설의 건립에 있어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한 정책적 판단요소인 경우 비용편익
분석에 의한 경제성 분석과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시 일반적으로 소득효과와 거리-소멸 효과를 고려
하지 않는 CVM　모형을 사용하지만 최종적으로 종합판단을 위한 분석적 계층화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의 구조상 제1계층에서 경제성 분석(비용편익분석), 
정책적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을 동일한 위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11 
 
Ⅵ. 결론 및 정책제언
본고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공공시설의 신설에 따른 편익을 산정하고 이를 
비용편익분석에 이용함에 있어 중요한 총편익의 산정을 보다 엄밀히 수행하는 방법을 
10 시뮬레이션의 설정하에서 지역균형발전의 관점만을 고려하면 거리-소멸 효과를 불완전하게 고려한 모
형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모형은 시뮬레이션에 이용한 세 모형 중 총편익의 추정치
와 참값 간의 차이가 가장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11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를 위한 AHP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개발연구원(2008), 제Ⅴ장을 참조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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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먼저 구조적 효용격차모형을 이용하여 소득효과 및 거리-소멸 효과의 크기
를 직접 추정한 뒤, 모집단의 경험분포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총편익을 산정하고자 
하였다. 이때 거리-소멸 효과의 형태에 대한 가정들과 다양한 경우를 고려한 추정을 통
해 산정된 총편익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실제 CVM 설문자료를 이용한 추정 결과 지불
의사액에 대한 소득효과 및 거리-소멸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총편익의 산정 
시 이들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산정된 총편익의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이에 본고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비용편익분석에 이용하는 경우 총편익의 산정에 있
어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다. 비용편익분석에 있어 총비용의 추정이 정확히 이루
어진다 하더라도 가구당 지불의사액의 추정 및 이들을 합산하여 총편익을 산정하는 방
식이 옳지 못할 경우 편익/비용(B/C) 비율12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B/C 비율이 1 근처에 있는 경우 총편익 산정방식에 의해 공공시설 건립의 가부를 결정
하는 기준이 정반대로 바뀔 수도 있다.
한편, 효용격차 구조모형을 따르지 않는 임의적인 모형설정오류를 부여하여 유사한 
추정을 수행한 결과는 구조모형과 매우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총편익
의 산정은 구조모형의 설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정확한 총편익의 추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정확한 모집단의 지역별 소득분
포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정교한 모형을 사용하여 소득효과와 거리-소멸 효과를 찾는다 
하더라도 모집단의 자세한 지역별 소득분포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산정된 총편익의 정
확성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가 제안하는 바는 우리나라 지역별 소득분포 
자료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최근 통계청에서 지역별 평균소득을 공개하고 있으
나 분위별 소득자료는 정보의 민감성 및 비정확성의 이유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정보
의 비정확성은 보다 많은 표본을 표집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한편, 비록 지
역별 소득분포가 민감한 자료라 하더라도 이들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아닌, 본 연구와 
같이 합산에 이용하려는 연구자에게는 연구 목적으로 (식별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 
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으며, 시뮬레이션 결과 소득
효과 및 거리-소멸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을 고려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고려하는 
12 편익/비용(B/C) 비율이란 공공시설 건립의 경제성 분석을 함에 있어 총편익의 현재가치를 총비용의 현
재가치로 나눈 값으로, 이 값이 1보다 크면 편익이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공공시설 건립이 경제적으로 
타당함을 의미하며, 반대로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해당 공공시설의 건립이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음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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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추정치가 참값과 상이하게 얻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소득효과 및 거리-소
멸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형은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즉, 소득효과 및 거리-소멸 효과를 모두 무시한 모형을 사용하
면 평균소득이 높은 지역에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총편익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과다추정되는 결과를 얻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공공시설의 건립에 있어 지역균형발전
이 중요한 정책적 판단요소인 경우 해당 모형을 사용한다면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경제
성 분석과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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